
제8차 일본군‘위안부’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

  2007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“아시아연대 15년,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 여”라
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일본군‘위안부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연대 회의에는 
남북, 일본, 중국, 대만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네덜란드에서 참가했으며, 미 국, 독일, 호주에
서도 함께 참가했다. 

  1991년 오랜 침묵을 깬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의 용기있는 증언 이후, 우리는 생존 자들
의 고통을 나누고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의 일본정
부에 대한 사죄, 배상 등 권고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 서 ‘천황’ 유죄
판결 등을 쟁취했으며, 이는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해결을 통해 여성인권과 평화, 정의를 실현
하고자 힘써온 아시아 및 국제사회의 연대활동의 성과였다. 

 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, 일본정부는 일본군‘위안부’ 범죄에 대한 공식사 죄와 
배상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합류하기는커 녕 아베총리
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되풀이하고 
있다. 나아가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교훈을 저버리고, 일본국 헌법 9조 개악 시도를 통
해 위협적 전쟁국가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. 또한 2007년 3월에 해산한 ‘여성을 위한 아
시아평화국민기금’(이하 ‘국민기금’)은 일본군‘위안부’ 문 제의 해결책이 아니었음이 확인되
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‘국민기금’ 방식의 해결을 선전하고 있다.

  
그러나 미국 하원의회 121호 결의안 채택움직임,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에서 의 

결의안 채택을 위한 노력, 국제인권단체의 연대확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군 ‘위안부’ 
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는 생존자나 가해/피해 해당국가 시민만 의 문제가 아
니라 보편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 심화되고 있다.

  이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연대의 힘을 더욱 굳게 확신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.

  1.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에서 진행되는 일본군‘위안부’ 관련 결의안 채택 을 위
한 활동을 지지 지원하며, 이를 위해 연대할 것이다.

  2. 우리는 일본정부의 1993년 ‘고노담화’ 재검토 움직임을 반대하며, 이를 위해 진 상규명 
및 국가배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정책적 실행과 책임을 동반한 공식사 죄와 배상, 진
상규명과 재발방지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.



  3.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를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인권이 사회
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나가도록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.

  4. 우리는 각국의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를 중심으로 한 평화 및 여성박물관 등의 네 트워크 
활동을 통해 민간차원에서의 역사기록과 기억계승, 시민교육에 힘쓸 것이다.

  5. 우리는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를 국제연대회의로 확대 하며
, 이를 통해 아시아연대 15년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, 발전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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